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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건의료산업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들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품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때 사전에 이를 발견하거나 확

산을 막기 위한 빠른 원인규명이 쉽지만은 않다. 이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는 가볍지 않다.

정부는 보건의료영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료조직, 산하기관들

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소관업무 역시 방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

지만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실망으로 다가온다. 왜 이러한 문제

는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

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출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화학성분이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 흡

수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였다. 특히 가습기는 건강한 사람도 

이용하지만 산모와 영 ·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심지어 가습기 살

균제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얻은 환자들이 유해성을 모른 채 지속적

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키우기도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소

재 A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신종 전염병일 수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원인규

명과 제품 회수조치에 나섰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째서 질병관리본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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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품 회수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산

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동 비교를 통해 정부개입의 적극

성이 어떠한 행동기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행

동기제가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규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구조를 개선할 것인지를 토의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관료제적 특성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행정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

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Hong 

[1]의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하여 관료제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하여 기존 연구들의 “무책임한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재난이 생긴 뒤의 조사를 통해 밝

혀진 원인을, 재난 이전 시기에 투영하는 식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1]. 왜냐하면 “무엇보다 재난의 원인이 밝혀진 뒤에

는 명백한 위험이었던 것이, 그 이전에는 수용 가능한 일상적인 위험

으로 간주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Hong [1]은 “이들

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전제에 기초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한 기

업과 이를 승인한 정부가 윤리적이라거나 합리적이었다는 얘기를 하

려거나 이들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개인보다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던 조직의 특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의 입장을 수용하

고자 한다[1].

또한 기업과 정부의 관료조직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1) 비밀주의, 

(2) 평가절하 어림짐작(disqualification heuristic), (3) 칸막이 문화와 

피드백과 소통의 단절 등을 “가습기 살균제 재앙”의 중요한 원인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어떤 법률에도 적용대상이 아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는 종종 정부 여러 부처를 왔다 갔다 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어느 부처의 소관사

항도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

2. 관료제하에서의 책임 은폐

관료제하에서의 책임 은폐에 관하여는 일본 정치 · 행정학 이론들

이 본 연구를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본의 Toya [2]

는 조직이 자기존속을 추구한다는 전제를 두고, ‘규제권한’과 ‘명성 최

대화’라는 두 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목표가 서로 상충

하는 경우에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만약 관료조직이 윤리

적 · 정치적 실패를 저질렀을 때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익의 실

현을 목표로 하고 명성을 최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2,3].

Kamikawa [4]는 관료조직의 목표를 조직존속과 명성의 최대화로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존속에 부합하는 정책이 대립할 때 어느 쪽을 

추구할지는 정치가가 관료조직에 치명적인 제제를 단기간 내에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대장

성(大藏省)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문제의 실태를 은폐하는 단

기적인 정책을 취하였으나 영원히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후에 정

치가가 정치적 결정을 단행하여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대장성 

조직은 분리되었다[3,4].

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성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X 이벤트”라고 정의하고 있는데[5], 이것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확률을 계산할 수 없지만 파급력이 큰 사건

을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이러한 속성은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이 주장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라는 개념으로 설

명될 수 있다. 국내에서 위험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대비되는 ‘위험한 

사회’로 대비되어 도덕적 당위성을 가지는 선언적 개념으로 오해되

고 있다[6]. 그러나 실제로 위험사회론은 근대 산업사회의 성공이 낳

은 비의도적인 결과인 위험 자체보다는 위험의 성격이 낳은 문제들에 

관한 사회의 갈등을 현대적 제도와 관련하여 논하는 것을 그 핵심으

로 한다[7].

Ulrich Beck은 위험(Risiko)을 자연재난이나 위해(Gefahr)와는 구

분하였는데,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재난과 대비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2) 인간의 즉각적인 인식능력을 벗어난 것, 

(3) 보편성을 띠는 것이다. 보편성과 관련하여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라는 표현이 Ulrich Beck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

다[7].

이러한 위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사결정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예

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속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사회

에서는 불안이 새로운 문제가 된다[8].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에 대하여 정부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사건의 어떠한 속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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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까?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초래하는 사회학적 변화보다

는 위험사회론에서 설명되는 사고의 ‘인지하기 어려움’을 주목하면

서,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의 행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개1)

1. 1기: 제품의 출시부터 문제 발견 이전까지(1994–2011. 3)
1)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부재

화학물질을 등록 · 허가하는 권한은 환경부의 소관이었으나, 유공

의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5-chloro-2- 

methyl-4-isothiazolin-3-one, CMIT)에 대하여 독성 실험의 의무가 없

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었다. 화학물질의 허가 · 등록을 담당하

던 국립환경과학원의 K교수는 “당시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화학

물질만 680종이 넘었다”며 “기존 물질을 관리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신

종제품에 대한 독성 평가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5].

한편,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 출시되는 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부재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화학용품을 관리하면서

도 가습기 살균제가 관리항목에 없는 품목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

았다. 2007년 KC마크를 획득한 코스트코코리아의 ‘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 역시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흡입독성 실험을 하

지 않았다[5].2)

2) 가습기 살균제 규제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

생활화학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따라 

관리되며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은 “약사법”및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으로 

별도의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었으므로 품공법의 규제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2-341호)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

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

하였으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는 2007년 이전까지 세정제로조차 분류되지 않은 제품이었고 2007년 

이후에는 세정제의 일종이 되어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자율안전대상확인품목이 되었더라도 ‘제품의 물리적 안전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화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는 비판이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9]. 요약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호흡기를 통

해 인체에 흡수되는 제품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13년간 어떠한 검사

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한 2011년 이전까지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2. 2기: 문제의 발견과정(2011. 4–2012. 2)
1) 보건의료계에서 관측된 이상 징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사고의 ‘시그널’이 있었으나 이를 인지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있다[5]. 우선 보건의료의 측

면에서 살펴보면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06년 이후에는 초봄을 전후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피해자가 동시에 4–5명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

각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정부와 의료진 모두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

했다는 것이다[10]. 이에 관해서는 2006년 봄 의료계가 원인을 일찍 

규명했더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5].

2008년에는 이미 이 질환이 봄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서울의 

4개 대학병원이 인지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유사 어린이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관지 주변의 염증

으로 볼 때 공기 중에 포함된 어떤 성분에 의한 질환임을 암시하고 있

었다[10].

2008년 대학병원들과 질병관리본부는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급성간질성폐렴’의 전국적 발생빈도와 폐렴 발생현황을 파악하였

다. 전국 23개 병원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총 78명의 증례가 있었

고, 그 중 3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조사결과로 발표된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정립된 치료법이 없는 실

정이나 매우 빨리 진행하는 질병의 특성상 조기발견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예후를 호전시키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11].

1) 이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인터뷰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자료나 국회 청문회자료 및 조사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2)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은 편재(遍在)하고 있다. 즉 후술하게 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위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사결정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예측하거
나 회피할 수 없다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관할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을 법률로 처벌을 하거나 문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빠르게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피해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불확실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책임이라
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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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집단발생과 신고

2011년 봄, 다수의 폐질환 환자가 한 병원에 우연히 입원하게 된 것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월 말에 호흡

부전의 한 여성 환자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체외막산소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치료까지 하고도 3월 초 숨

지고, 4월 초에는 임산부와 출산 직후 여성 4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입

원하였다. A병원은 4월 19일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증상이 있는지

를 조사하여 네 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4월 

25일에는 질병관리본부에 폐질환 환자 발생을 신고하였다. A병원이 

신고한 동기는 “급성 호흡부전을 동반하는 중증 폐렴 환자들의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

단 때문이었다. 이들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환

자들의 ‘신종감염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급하였다[10]. 즉 가습

기 살균제에 관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것은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신

종감염병’일 수 있다는–결과적으로는 다행인–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날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가

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3) 질병관리본부의 원인조사와 제품 수거 명령

질병관리본부는 세균 · 바이러스질환이 아님을 확인한 뒤 환경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역학조사를 실시

하여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10].

2011년 8월에 발표된 정부의 역학조사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경시민센터는 이

날 오후 5시경 ‘가습기 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 회수

조치를 실시하라’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2011년 9월 27

일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보

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등 총 6종에 강제수거 명

령을 발동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중단을 권고

하였다. 수거대상이 아닌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은 12월 30일 의약외

품으로 지정하여 식약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10]. 이날 이후 현재까지 허가를 얻어 출시된 가습기 살

균제 제품은 없다.

3. 3기: 문제의 해결과정(2012. 3–현재)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12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12월에는 보

고서를 작성하는 등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0].

2012년 12월부터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폐손

상 의심 신고사례의 조사방식을 두고 정부와 피해자 및 시민단체와의 

이견이 있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3차례 피해조사가 

있었다[12].

2013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폐손상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되어 일부 피해구제가 있었으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

건의 해결과정은 잠복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2016년에 검찰조사가 

재개되어 옥시래킷벤키저의 보고서 조작이 확인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11월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6].

2019년에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의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증

거인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새롭게 진행 

중이다[13].3)

고  찰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관료제적 양상: 광장의 초점과 책임의 사슬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후 정부의 행동기제: 광장의 초점

(1) 광장의 초점모델 소개

그렇다면 왜 2011년 이전까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공공광장모델을 통

해 설명된다. 사회문제는 그것의 객관적인 상태보다는 집단적인 감

성(collective sentiment)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모델에 따르면 사회문

제는 광장(arena)에서 경쟁을 벌인다. 사회문제들의 수는 많으며 광

장은 문제들이 경쟁하는 환경이 된다. 그런데 이 광장의 수용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광장을 차지할 수는 없으며 ‘선별’이 

일어난다[14] (Figure 1).

2011년 이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이익집단, 의

회 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광장의 초점(focus of arena)을 벗어나 있

었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관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

고가 발생하였다(Figure 1A). 그러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신종전염병 억제’라고 하는 다른 이슈로 전환되어, 광장의 초점영역

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정책의제를 전문가 · 관료집단이 적극적으로 

3)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2기 ‘문제의 발견과정’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이 사고를 예방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대응하는 것에 있으며, 책임자를 
찾아서 추궁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아울러 2019년에 접어들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SK케미칼 부시장 구속으로 
사법절차에도 국면이 전활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후속연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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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이르게 된다(Figure 1B)는 설명이 가능하

다. 실제로 이 시기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산부들 사이에서 원인미

상 폐질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성 폐질환

이라거나 일본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폐질환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다고 한다[15-17].

따라서 ‘발견되기 어려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문제가 광장의 

초점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료 및 전문가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귀결을 끌어내었다.

(2) 2008년 의료계와 정부의 행동: 광장의 초점 밖에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대학병원들과 질병관리본부는 공동

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폐질환의 원인규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11]. 2016년 9월에 열린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

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당 B의원은 “질본이 너무 자신들의 업무를 감염성 질환에만 국한해

(2008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하였다[18].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서면 답변내용은 “최종 임상연구결과 다

양한 병원체가 검출되어 특정 감염병을 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려웠으

며 당시 연구진은 감염병 외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성 요인을 의심하

지 못해 이와 관련된 추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2008년 당시 

감염병이 아니거나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19]. 요약하자면 당시 의료계와 질병관

리본부는 환경성 질환일 가능성은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3) 2011년 의회, 언론, 시민사회의 행동: 광장의 초점 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광장의 초점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은 주로 

언론의 역할이 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언론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폐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피해자들은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고서야 피해자임을 알

았고,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특성으로 장기성(長期性)과 그로 인한 비당

파성(非黨派性)을 들 수 있다. 1994년과 1996년에 유공과 옥시가 각

각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한 이후 2011년에야 유해성을 인지하

게 되었는데, 그 기간은 17년간이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해

서는 특정 정파가 다른 정파에게 책임추궁을 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것

은 언론이었다. 2011년 5월 11일 한 폐렴 환자가 사망하자 언론들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불

안감이 확산된다고 하였고, 보건당국은 “유행성 질환이 아니”라고 하

였다[20]. 산모 카페에서 “원인불명의 폐질환이 방사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21]. 6월에는 언론

들이 ‘원인불명 폐질환,’ ‘원인미상 폐질환,’ ‘미확인 급성 폐질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가족 간에 발병이 이루

어졌으나 당국은 전염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이었

다[16,17,22,23]. 6월 20일에 이르러 언론은 환경성 질환일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는 옳았던 예측을 내놓게 되었다[24]. 언론의 역할을 정리

하자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알리는 전파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염성

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당국이 질병의 원인을 밝

히지 않는 것을 질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에 보건당국은 질

병의 원인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언론은 그러한 무지에 대하여 무

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인미상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8월 31일이었다. “지난 4월에서 5월 주로 출산 전후 산모들

에게 나타났던 원인 모를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조사결

과가 나왔”으며 “보건당국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시중에 유통된 제

Accident

The problem of
humidifier disinfectant

Active response
of bureaucracy

The problem of 
humidifier disinfectant

Focus of arena Focus of arena

삪 삫
Figure 1. The focus of arena: the process of finding the problem of humidifier disinfectant. (A) Before finding the problem (period 1). (B) 

Finding the problem (perio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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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수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를 사용하면 원인미상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47.3배 높았다”고 한다[25].

이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여성환

경연대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영유아 사망을 몇 년 전부터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조사를 

밝히고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29].

실제로 보건당국이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고 강제회수를 실시한 것

은 동물실험이 이루어진 11월이 되어서였다[30]. 피해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원

을 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자대회를 가졌다

[31-33].

한편,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C의원이 9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사망환자까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최종결과가 나오

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 권고조치를 한다는 입장”이

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

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과의 인과관

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조치를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하기 힘들게 돼 있다”고 

답했다[34].

시민단체와 의회(당시 민주당)는 제조사를 밝히고 강제회수를 해

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은 동물실험을 통해 원

인이 밝혀져야만 강제회수가 가능하다며, 회수는 권고만 하고 있었

다. 시민단체와 의회가 강제회수를 요구한 시점부터 동물실험이 끝

나 실제로 강제회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40여 일이 지나서였다.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간에 의견의 대립은 없었으며 보건당국은 

이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언론이 전염병에 대

한 우려를 보도하였으며, 보건당국은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광장의 초점모델로 설명이 된다. 2008년 당시

에는 언론의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의심조차 할 수 없었지만, 2011년에

는 언론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질환의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 사건에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보건당국만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

하거나 원인이 되는 제품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의회와 언론, 시민단

체는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은 다른 환

경사고나 환경이슈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후 정부의 행동: 은폐의 행동기제

가습기 살균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이었다가 2011년 의

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의 규제대상이 되었다[9].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인지 시점부터 원인규명과 제품의 회수를 시행

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폐질환의 원인규명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기제가 작동한다는 점을 추론하였다[5].

행동기제 1. (의사결정의 지연) 조직은 불확실 위험요인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지연한다.4)

행동기제 2. (소극 관성) 조직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위험요

인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도 그전까지 의사

결정을 지연해 왔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행동기제 3. (적극 관성) 조직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위험요

인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도 그전까지 의

사결정을 지연해 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위의 행동기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보자. ‘행동기제 1’에 대해 고찰해 보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하

나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35,36].5) 노동부가 2007년 PGH에 대해 “증기 노출작업 때 호흡용 보

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노동부공고 제2007-148호)고 한 

4) 불확실 위험요인은 화학물질이나 특정한 기술 속에 내재해 있기만 하면 이 명제의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 관료가 이를 인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5) 본 논문의 후속연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일본의 약해간염 사고를 비교하고자 하고 있으며, 본 연구논문은 국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정부의 책임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후속연구의 전제가 된다.

• 일본 약해간염 사고는 지혈목적으로 사용된 피브리노겐(fibrinogen) 제제에 의한 집단 C형간염 피해사건이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피브리노겐 제제의 승인을 취소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후생성 직원은 최소 3명이었다. 피브리노겐 제제를 생산·판매하던 일본 녹십자사에서도 1978년 
1월 FDA 승인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내부검토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후생성은 1984년 6월 6일에야 녹십자사에 혈액제제에 관한 재평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1987년에는 아오모리 현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비가열 제제에서 가열 제제로 처리방법을 변경하였으나 
가열 제제에서도 간염 환자가 발생하였다. 1994년 SD(유기용매-계면활성제)처리방법으로 변경한 후에야 혈액제제로 인한 C형간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36].

• 이렇게 일본의 사건과 비교하면 행동기제는 쉽게 설명이 되는데, ‘행동기제 1’에 따라서 미국 FDA가 피브리노겐 제제의 판매 · 양도를 1977년에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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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때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5]. 산업

통상자원부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성을 알 수도 있었으나,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높은 위험성을 인식한 것은 아니

었고, 따라서 적극적 규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

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사망자의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6)

‘행동기제 2’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 저지하지는 않

았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수조치를 하지도 않는 등 소극적으

로 행동하였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

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은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다는 것을 2005년부터 환경부가 

알았는데도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환경부 차관

은 “국회 입법까지 시일이 걸리며 (중략)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2005년 가습기 살균제에 

PHMG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2-methyl-4-isothiazolin-3-one, MIT)

이 사용될 때에는 유해성 심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37]. 물론 법률규정을 따라야 하는 정부부처는 가습기 살균제

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없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

이 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국민들은 정부조직

이 1차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

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 자체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산업통상자

원부 차관은 “시중에 문제가 되는 품목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한 탓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

다”고 말해, 사과와 책임인정은 하지 않고 유감 표명에 그치는 태도를 

보였다[38].

‘행동기제 3’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자 질병관리본부는(본

래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던) 회수조치를 단행하고, 식약처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3) 은폐의 원인: 책임의 사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

부(식약처 · 질병관리본부)의 대응과정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Figure 2). 여기에서 ‘정치 · 시민사회의 압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광장의 초점(focus of arena)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다. 이 압력으로 인하여 정부조직은 정치 ·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행

동할 책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책무에 대하여 정부조직은 은폐하

거나 해결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이 책임회피 행동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데, 

고 계속하여 널리 사용된 사실[36]이 설명된다.
• 아오모리 현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행동기제 2’에 따라서 사건에 소극적이었다. 구 녹십자사에 피브리노겐 제제를 승인한 주체는 후생성이고, 1987년에 가열처

리 제제를 승인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 것도 후생성이다. 이러한 후생성의 책임회피 및 지연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피해자 “418인 리스트 
방치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 다만 일본의 사례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어 논문의 전개를 복잡하게 하므로 후속연구에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6) Lee 등[5]과 시민단체, 일부 국내언론 등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정부가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공무원의 인력이나 생활화학용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은 매우 소수이고, 이러한 공무원들
이나 정부 소속의 연구원의 인력을 무한정 늘리지 못하는 현실로 볼 때,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걸러낼 책임을 1차적으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인지되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Political and civil pressure

Chain of 
accountability

Area of conceal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Environmen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rea of resolution 

Figure 2. The chain of accountability: the actions of government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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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Toya [2]는 조직은 자기존속을 추구한다는 명제를 

당연한 진리로 두었다. 그런데 관료조직이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서 ‘국민의 적’이 되고 정치가가 조직의 존속에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실

시하여 명성을 최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2,3].

Kamikawa [4]는 ‘명성의 최대화’ 만으로는 관료조직이 어떠한 정책 

선호를 가지는지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관료조직은 

조직존속 또는 방어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영 위기위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

여 대장성(大蔵省)은 금융문제를 뒤로 미루고 은폐하는 선택을 해 왔

던 것이다[3,4].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은폐 행

동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의 적극적 대응에 관한 적용

으로써,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식화한 것이 ‘책임의 사슬’이다.

‘책임의 사슬’은 “조직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위험요인의 불

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도, 그전까지 의사결정을 지연해 왔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소극관성(행동기제 2)이 작

용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사슬에 묶이면 은폐의 영역을 벗어나

지 않는다.7)

반면에 책임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 정부조직은 ‘해결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이때에는 “조직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위험요인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도 그전까지 의사결정을 지연해 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적극관성(행동기제 3)이 

작용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 감독한 주체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는 ‘책임의 사슬’에 묶여 은폐하고자 할 유인이 있어 은폐의 영역에 있

었다. 반면, 원인규명 및 제품 회수 주체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는 ‘책임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해결의 영역’

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사슬에 

자유로운 조직(부처 또는 부서)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할 때 ‘해결

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8)

2. 규제권한 분산을 통한 불확실성 대응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관료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사슬’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

제의 계단’을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3). 규제의 계단에는 하나의 생

활화학제품이 화학물질로부터 제품화되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단계

를 거칠 때 각각의 단계의 규제책임과 권한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

부, 식약처에 부여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허가와 용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

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화학제품의 등록 및 인 · 허가와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식약처는 제품이 가정에서 사용될 때의 환경

조사(역학조사)와 함께, 사용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독성시험

7) 소극 관성이라는 의미 그대로 작위에 의한 적극적인 은폐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극적 은폐라는 것은 정부조직이나 관료가 자신들의 과오나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8) 정부의 ‘행동기제 2’와 ‘행동기제 3’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이 바로 ‘책임의 사슬’인 것이다. 일본의 약해간염 사건에서는 피브리노겐 제제를 승인하고 관리·감독하는 
주체와 원인규명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후생성으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책임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한 주체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책임의 사슬’에 
묶여 은폐하고자 할 유인이 있으나, 원인규명 및 제품 회수 주체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는 ‘책임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해결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부의 구조가 서로 다를 때 관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책임의 사슬’의 요점이다.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follow-up
manamement

Premission of
products

Premission of
chemical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Environment

Figure 3. The steps of regulation for chemic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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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등 전 단계에서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부처 간 권한의 분산이 ‘칸막이 문화’의 부작용을 겪지 않

으려면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3단계의 규제를 일

관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39].9)

규제의 계단은 각 단계가 모두 ‘그물’을 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앞

서 설명했듯이 규제의 계단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허가와 용도

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화학제품의 등록 

및 인 · 허가와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각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을 온전히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질의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고, 제품이 아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답변할 의무가 있

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들은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을 규정에 맞

게 금지하거나 통과시키는 문지기의 역할이다.

반면, 식약처는 제품이 가정에서 사용될 때의 환경조사(역학조사)

와 함께, 사용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독성시험을 하는 등 전 단

계에서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산업통

상자원부의 역할과는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문지기를 통과한 

화학물질이나 생활화학제품이 잘못 사용되고 있을 때 비상적인 상황

으로 간주하고 멈추게 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마지막 계단의 역할은 

앞의 계단에 비상적인 상황임을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브레

이크’의 존재가 규제의 계단이 기존의 권한의 분산과는 다른 점이다.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정부가 수많은 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료조직,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하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이전에 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광장의 초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

면 가습기 살균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이익집단, 의회 등의 주목을 받

을 수 있는 광장의 초점(focus of arena)을 벗어나 있으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관료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사

고를 제때에 예방할 수 없다.

또한 ‘책임의 사슬’을 통하여 광장의 초점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고

에 대하여 정치 ·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하여 해결을 하라는 압력을 가

하더라도 정부조직은 ‘책임 은폐’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

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부조직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의 사

슬’의 존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사슬에 자유로운 조직(부

처 또는 부서)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관료의 무관심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하나의 대상을 여러 부처가 각각의 단계를 거쳐 중첩적으

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제의 계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

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

해 구제를 위한 조사와 보상이 지체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하나의 원

인이므로[6], 보건환경 및 법학의 영역에서 화학물질 피해 입증에 대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향후 연구 과제

국내외 유사사건 ·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광장

의 초점’ 및 ‘책임의 사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발전시키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사건’과 유럽

에서 발생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은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약해간염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교를 

통해 ‘책임의 사슬’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

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원인규명, 회수조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일본의 C형 간염 사건에서 후생성의 대응은 상당히 지연된 측

면이 있었다.

1991년 10월 프랑스의 르몽드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년간 

9) 이와 같은 규제 권한의 분산이 부처할거주의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부처할거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권한의 분산이 보건의료 및 환경영역
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真渕(마부치)는 신제도주의를 일본 정치·행정학계에 도입하면서 제도에는 “참여의 제도”와 “선택지의 제도”라
는 2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공식적 룰(참여의 제도)과 문제해결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공식적 룰(선택지의 제도)로 제도를 구분하였다. 일본의 대장성(大蔵省)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상기 두 차원의 제도적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위기(버블경제의 붕괴)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 후에서 지속적인 책임은폐와 지연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조직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대장성의 해체로 이어졌다[39]. 우리나라에서도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위기를 재정경제원이 대처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김대중 정부 초기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재정경제부로 해체하는 처방 역시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부연 설명하자면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 상호견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처할거주의를 막는 것도 중요하나, 권한의 분산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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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감염된 혈액을 수혈한 것이 원인이 되어 40만 명 이상이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등 

심각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폭로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르몽

드가 입수하여 발표한 비밀 보고서는 1989년 8월 프랑스 국립혈액원

장 미셸 가레타 박사가 프랑스 혈액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클

로드 아벵 당시 보건장관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수

혈에 의한 AIDS 감염 인구가 3,600명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40]. 1980년대

는 처음으로 AIDS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의 존재를 알게 된 시기였다. 국내에서는 1985년에 

첫 AIDS 환자가 보고되었다[41].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 재앙’을 발견하고 적극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에 대한 연

구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5A2A01023802).

ORCID

Seung Hyo Hyeon: https://orcid.org/0000-0001-8852-6020;

Min Kyu Lee: https://orcid.org/0000-0001-5124-0651

REFERENCES

1. Hong 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the culture of bu-

reaucratic organizations. J Sci Technol Stud 2018;18(1):63-127.

2. Toya 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Japanese financial big bang: in-

stitutional change in finance and public policy making. Tokyo: Toyo 

Keizai Inc.; 2003.

3. Lee MK, Nam K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and articles of in-

corporation in central Korean governments based on Japanese poli-

tics theory: a case study.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0.

4. Kamikawa T. Political science of economic policy. Tokyo: Toyo 

Keizai Inc.; 2005.

5. Lee KY, Kim MH, Heo J, La JJ, Park JY, Lee CW, et al. Humidifier dis-

infectant report: dangerous society Korea, is my family safe now? 

Seoul: Joongang Books; 2016.

6. Kim J. Life after ‘humidifier disinfectant’: parents’ becoming victims 

in a risk society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7. Bak HJ. From risk society to cosmopolitanism: Ulrich Beck’s vision 

on risk governance and Korean Sociology. J Soc Thoughts Cult 

2014;30:83-120. DOI: https://doi.org/10.17207/jstc2014.12.30.83.

8. Lim MW. An introductory study of Ulrich Beck’s risk society theory. 

Kookmin Law Rev 2014;31(1):197-217.

9. Jeong NS. The review on statu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poli-

cies and limits through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Environ 

Law Policy 2013;11:35-56. DOU: https://doi.org/10.18215/envlp.11. 

.201311.35.

10. Lung Injury Investigation Committee. Humidifier disinfectant 

health damage events white paper. Seoul: Book Publishing Hallym; 

2014.

11. Kim BJ, Kim HA, Song YH, Yu J, Kim S, Park SJ, et al. Nationwide 

surveillance of acute interstitial pneumonia in Korea. Korean J 

Pediatr 2009;52(3):324-329. DOI: https://doi.org/10.3345/kjp.2009. 

52.3.324.

12. Kim HM. A study on news reports cencering health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in Korea: content analysis of three major 

newspaper report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13. Yoo SJ. Park Cheol, vice president of SK Chemicals, determination 

of evidence destruction, decisive file. Financial News. 2019 Mar 25.

14. Hilgartner S, Bosk CL. The rise and fall of social problems: a public 

arenas model. Am J Sociol 1988;94(1):53-78. DOI: https://do-

i.org/10.1086/228951.

15. Jeong JE. Pulmonary disease fear spreads …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o be uneasy”. Money Today. 2011 May 9.

16. Na YS. Do you really have any infectious lung disease? pregnant 

women died again. MBC. 2011 Jun 14.

17. Kim NH. Unknown cause of death of lung disease ‘4 people’ … no 

doubt about radioactivity in Japan. SBS CNBC. 2011 Jun 15.

18. Yoon JA. Government accusation avoiding responsibility for hu-

midifier disinfectant. Baby News. 2016 Aug 17.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riting questionnair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Investiga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Accident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14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Hyeon SH, et al ∙ The Mechanics between Accountability Concealment and Problem Solving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Health Policy Manag 2020;30(1):4-14

20. I-News 24. Health authority, ‘no new lung disease, epidemic dis-

ease’. I-News 24. 2011 May 12.

21. Cho HR. ‘Unknown cause’ lung disease, due to Japanese radiation? 

the mothers are ‘pulled’. Nocut News. 2011 May 15.

22. Kim CN. Group outbreak of three families of unknown cause lung 

disease. Munhwa Ilbo. 2011 Jun 13.

23. Moon JM. Unidentified acute lung disease, further confirmed family 

outbreaks. SBS. 2011 Jun 14.

24. Gangwon Ilbo. Lung disease 4 mothers’ death due to environmental 

diseases? Gangwon Ilbo. 2011 Jun 20.

25. Yoon SK. Cause of unknown lung disease, humidifier disinfectant. 

MBN. 2011 Aug 31.

26. Kim TH.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veal. Hankyoreh. 2011 

Sep 29.

27. Shin SY. The infant death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ould be 

prevented. Financial News. 2011 Sep 26.

28. Kwon SL, Cho HM. ‘Lung damage’ humidifier disinfectant manu-

facturers can’t say why. Aju Business Daily. 2011 Sep 23.

29. Cho KB. Human humidifier disinfectant forced recovery of lung 

damage. Kookmin Ilbo. 2011 Sep 23.

30. Kang SY. Order to collect six humidifier disinfectants such as Oxy 

Buds-Sepu. Newsis. 2011 Nov 11.

31. Yonhap News.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competition. 

Yonhap News. 2011 Nov 30.

32. Money Today. Petition for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Money Today. 2011 Nov 13.

33. SBS. Humidifier disinfectant collection … notice of the victim’s 

case. SBS. 2011 Nov 12.

34. Kim SK. Studio forcibly recovering humidifier disinfectant. Nocut 

News. 2011 Sep 26.

35. Yonhap News. Government knows the harmfulness of humidifier 

disinfectant raw materials … woul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be 

recognized. Yonhap News. 2016 May 18.

36.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vestigation report on 

hepatitis C virus infection by fibrinogen preparation [Internet].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02 [cited 2018 Dec 

25]. Available from: http://www.mhlw.go.jp/houdou/2002/08/ 

h0829-3a.html.

37. Yonhap News. Humidifier disinfectant field investigation begin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ompetence and irresponsibility’ 

concentrated. Yonhap News. 2016 Jul 25.

38. Edaily. Minister Joo said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due to in-

sufficient system … sorry.“ Edaily. 2016 Aug 16.

39. Mabuchi M. Political economic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Tokyo: Chuo Koron Shinsha; 1994.

40. Korea JoongAng Daily. Fire AIDS fear/infected with 100 blood 

transfusions every year. Korea JoongAng Daily. 1991 Nov 10.

41. Maeil Business News Korea. “32 years of AIDS discovery … it’s not 

incurable.” Maeil Business News Korea. 2013 Sep 16.




